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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어떻게 생산하고 활용하는가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3번째 업무지시로 미세먼지 관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장기적으로 원전과 석탄의 축소, 가스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 등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로의 본격적 전환”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 
비중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6.61%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데, ’30년까지 20% 수준
으로의 확대는 매우 강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글로벌 이슈이고, 선진국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맞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
로의 급격한 전환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도 우리가 고민할 것들이 많이 있다.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의 연계 등이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 전망에서도 향후 석탄은 지금보다 규모는 줄어들지만, 지속적으로 중요한 발전원으로 활용될 것
이다. 석탄이 갖고 있는 친환경, 고효율, 원료수급 안정성 등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기술적 
이슈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릉 영동화력발전소가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첨병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라는 일방적 정책에 
의해 좌초될 수도 있는 위기에 있다.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 시설은 국가 석탄화력발전소의 청정화･
효율화 및 청정화력발전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R&D 시설로 육성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를 사용과 보급의 측면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략산업으로의 육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다. 최근 전기자동차 중심의 새로운 산업기반이 강원도에 조성되고 있다. 동해안에는 많은 
에너지 관련 시설이 조성되고 있다. 강원도 전역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보급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노력이 매우 절실할 것이다. 정부는 지역별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역의 자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 및 서울시처럼 신재생에너지 지원기구의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락처｜ 이 원 학 연구위원

             T. 033. 250. 1361(whlee@rig.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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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 :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에너지로 전환

■ 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방향을 기존의 수급안정･저렴한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국민안전･쾌적한 환경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 전환 추진

○ 대표적으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60년 이상에 걸친 단계적 감축 추진)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규원전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계획

으로 있고, 신규원전 6기는 건설계획 백지화 추진

○ 노후 석탄발전(7기) 조기 폐지, 환경설비 개선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및 미세

먼지 배출량을 ’30년까지 50% 감축

   -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조기 폐지, 신규 석탄발전소 추가 진입 금지, 환경

설비 집중 투자(’30년까지 13조 원),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청정 LNG

발전소로 전환을 적극 추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분야, 주체, 방식을 전환하여 주민 수용성과 경제성을 확보

하고, 발전 비중을 ’30년까지 20%로 확대. 특히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비중을 

’16년 38%에서 ’30년 80%까지 확대 추진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농장･양식장 및 유휴국유지 활용･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학교 태양광 보급 등 공동사업 확대

   - (분야) 폐기물 중심 → 태양광･풍력(진정한 청정에너지) 중심 : 2015년 

기준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중은 63.5%, 발전량 비중은 60.6%를 

차지하는 절대적 에너지

   - (주체) 외부사업자 중심 → 지자체 중심+주민참여 : 신재생에너지가 외부 

대규모 자본에 의해 조성됨으로써 지자체와 주민의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미비하고, 이로 인한 주민 반대에 직면

   - (방식) 사업자 개별적 입지 → 계획입지 등 병행 : 다양한 유휴 시설의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전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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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9월 15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요전망 워킹

그룹은 7차 계획보다 12.7GW 감소한 수요전망을 발표

○ 국가 GDP 상승률 2.43%, ’30년 전기차 100만 대 보급, 피크수요 감축 방안, 

에너지관리시스템 확대, 자가 태양광 보급 확대 등을 반영하여 전망. ’31년 

전력예비율은 7차 전력계획과 동일하게 22%로 산정

<8차 수급계획 전력수요 전망(단위 GW)>

구분 ’20년 ’22년 ’24년 ’26년 ’28년 ’30년 ’31년
7차 수급계획

(2015년)
97.3 101.8 105.2 108.0 110.6 113.2 -

8차 수급계획 초안

(2017년 7/13)
90.9 94.1 96.9 99.1 100.6 101.9 102.4

8차 수급계획 재전망안

(2017년 9/15)
90.3 93.3 95.7 97.6 9999.1 100.5 101.1

○ 향후 에너지원별 전력설비 구성,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달성 가능 여부, 정부

초안 작성, 공청회, 전력정책상임위원회 보고, 전력정책심의회 등을 거처 

금년에 마무리될 계획

○ 2030년까지 구성원별 잠정안(금년 12월까지 확정 예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의 

비율을 50% 수준으로 감축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가스와 신재생으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진행

<에너지 원료별 발전량 변화 목표>

7차(2015년) 8차 잠정안(2017년)

발전량(GWh) 비율(%) 발전량(GWh) 비율(%)

원자력 262,522 41.3 134,048 21.2

석탄 241,142 38.0 220,349 34.8

가스 54,051 8.5 147,372 23.3

신재생 74,190 11.7 129,007 20.4

기타 3,024 0.5 1,833 0.3

합계 634,929 100.0 632,609 100.0



3 정책메모 제644호｜

■ 미래에너지로 전환을 신재생에너지, 新비즈니스, 원전 해체 등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추진

○ 신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평가 단지 구축, IoT･AI･빅데이터 

등을 에너지 분야에 적용한 新비즈니스 창출 지원

○ 지능형 송배전망,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기반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포함하는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구축

■ 동북아 에너지 협력 주도를 위한 노력 : 동방경제포럼(9/6) “9개의 다리

(9 Bridges) 전략”의 일환으로 가스･전력 분야의 국제적 역할 확대

○ 러시아 극동개발과 우리 북방개발을 연계한 가스, 전력, 조선, 북극항로, 

철도, 항만, 일자리, 농업, 수산분야 협력 확대

○ 특히 동북아 가스허브 구축(한중일 세계 LNG 소비량 54%), 몽골･러시아･
중국･한국･일본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망 구축

 
■ 지자체 재생에너지 보급계획 수립 및 전담기구 설립 지원 방안을 검토

○ 지역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원기관으로 서울과 제주의 에너지공사, 

경기도 에너지 센터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맞춤형 사업 개발, 주민 참여 촉진 및 갈등 

중재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

<유형별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담기구 벤치마킹 모델(예시)>

유형 벤치마킹 대상 유사 광역지자체

대도시형 서울에너지공사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울산, 세종

자원개발형 제주에너지공사 전북, 전남, 강원

도농복합형 경기도에너지센터 경북, 경남, 충북, 충남 

 * 전남개발공사 내 신재생추진단 설치, 충남에너지센터·부산에너지공사 설립 추진

☞ 정부의 변화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맞춰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강원도의 논리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Two-Track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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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리나라 에너지 동향과 강원도 여건

■ ’16년 OECD 및 G20 국가들의 석탄발전 비중은 역대 최저, 신재생 및 

가스는 역대 최고를 기록

○ OECD 국가의 ’15년에서 ’16년 사이 발전 비중은 석탄 30% → 28%, 가스 26% 

→ 28%, 신재생 23% → 24%로 변화하였음. 특히 G20 국가를 중심으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급격하게 증가

○ 전 세계 신규 전력설비 투자의 62%(OECD는 86%)가 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세계 발전량의 40%를 차지하나 석탄소비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G20 국가의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설비 현황(2016년)>

■ 우리나라 및 강원도 에너지 현실

○ 원료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를 살펴보면, 석유의 비중이 49.1%를 차지하고 

있고, 전력 19.0%, 석탄 16.0%, 천연&도시가스 10.1% 수준

   - 최종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9.3%에서 2015년 19.0%

까지 증가 ⇒ 전력 소비량은 최근 30년 간 약 9배 정도 증가

   - 석유의 비중은 50% 이하로 감소, 천연&도시가스 및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원료별 최종에너지 소비 변화>

구분

석유 석탄 전력 천연&도시가스 열에너지 신재생
총계

(천 TOE)
소비량

(천 TOE)

비중

(%)

소비량

(천 TOE)

비중

(%)

소비량

(천 TOE)

비중

(%)

소비량

(천 TOE)

비중

(%)

소비량

(천 TOE)

비중

(%)

소비량

(천 TOE)

비중

(%)

2000 93,596 62.5 19,847 13.2 20,600 13.7 12,561 8.4 1,119 0.7 2,130 1.4 149,852

2010 100,381 51.3 29,164 14.9 37,338 19.1 21,640 11.1 1,718 0.9 5,346 2.7 195,587

2015 107,322 49.1 34,921 16.0 41,594 19.0 22,115 10.1 1,559 0.7 11,096 5.1 218,608

자료 : 2016년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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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의 경우를 살펴보면, 석탄, 원자력, LNG, 대체(신재생) 

순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기저발전(基底發電, 

원자력･석탄 등)의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 

   -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비중 확대는 물론 원자력의 안전성 확보, 석탄발전의 

문제인 청정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

<에너지원별 발전 전력량 현황(2015년 기준)>

구분 수력 원자력 대체 석탄 LNG 총계

총발전량(GWh) 5,796 164,762 20,904 204,230 100,783 528,091

비율(%) 1.1 31.2 4.0 39.0 19.1 100.0

자료 : 2016년 에너지통계연보(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연간 발전량은 37,078,863MWh로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6.61%를 차지하며 이 중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6%로 집중되어 있음. 새 정부에서는 이를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계획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현황(2015년 기준)>

구분 국가 강원도 강원도 비율(%) 지역 간 순위

총 발전량(MWh) 560,973,575 - -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MWh) 37,078,863 1,522,009 4.10 6

재생에너지 35,983,514 1,521,820 4.23 5

신에너지 1,095,349 189 0.02 14

신재생에너지 비율(%) 6.61 - - -

재생

에너지

태양광 3,979,159(10.7%) 189,132 4.75 7

풍력 1,342,439(3.6%) 397,264 29.59 1

수력 2,150,013(5.8%) 404,506 18.81 1

해양 496,354(1.3%) - - -

바이오 5,546,583(15.0%) 426,224 7.68 5

폐기물 22,468,966(60.6%) 104,694 0.47 9

신에너지
연료전지 1,089,260(2.9%) 189 0.02 13

IGCC 6,089(0.0%) - - -

자료 : 2015년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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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방향

■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폐기물에서 태양광･풍력 중심, 주민참여 강화, 

유휴부지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30년 발전비중 20%를 달성하는 것임

○ 강원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주민소득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유휴지 

활용, 농촌태양광, 군부대 연계, 사회적기업의 참여 확대 등을 추진

   - 풍력, 태양광,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대기업과 지역 주민의 컨소시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 방안 마련

   - 지역 내 다양한 기관(지자체, 농협, 에너지공단, 수자원공사, 군부대 등)과 

협력을 통한 지역 주민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대기업과 지역주민이 협력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지역 상생협력의 

우수사례로 적극적으로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음

농협은행 농촌태양광 지원 사례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례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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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 발전소가 위치하는 지역 중심으로 공공기관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적극 추진

   - 강릉, 동해, 삼척, 영월 등은 발전공기업들의 대형 화력발전소가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지원사업으로 적극 활용 추진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대규모 수자원 유휴 부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의 적극적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타 지역 공공기관의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사례>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새로운 민군협력관계 조성

○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민군협력 모델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태양광, 풍력뿐만 아니라 산악지형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 등은 강원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신재생에너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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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접경지역 인근에서는 군부대 시설의 집중으로 지역개발 지연 및 다양한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군부

대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추진하고, 이를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 군부대 유휴부지, 내부 시설물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 필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조성 사례 한국전력 군부대 태양광 추진 사례

○ 이를 위해 강원도 및 시군과 관련 군부대의 상생협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 강화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가능적지 분석, 발생 가능량 제공 등 기상･
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특히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정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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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정보를 ICT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정보지원 시스템 

마련이 적극 요구되며 강원도 상세 지리정보를 활용한 발전량 예측 시스템 

등의 제공 추진 필요

풍력 자원지도 태양광 자원지도

자료 : 기상청 기상자원지도(http://www.greenmap.go.kr)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풍력 및 태양광 자원지도>

■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지역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를 활용한 지원체계 마련도 추진 중에 있음

   - 지역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도 에너지 산업 육성기관 

설립 필요.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가능 기관에 관련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향후 제주도와 같은 에너지공사 설립으로 확대 검토 필요

○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등 

신 세원을 반영하고,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및 공공기관 에너지복지 

재원으로 재투자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여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주민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재투자 시행

○ 신 세원 이외에도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특별

지원금 제도 등을 도입하여 지역과의 상생발전 기반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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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강원도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제언

■ 석탄화력발전소 고효율･친환경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진기지

○ 정부는 현재 발전량의 39.0% 정도를 차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2030년 34.8%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으로 있지만, 석탄은 발전연료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과 일본 등 에너지 소비가 많은 국가들도 석탄이 향후 수십 년 간 

중요한 발전 에너지원으로 지속 활용될 계획

○ 석탄은 향후에도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 석탄발전이 

갖는 문제점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급석탄 활용 및 발전효율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

   - 석탄화력발전소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제 발전소에 상용화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강릉 영동화력발전소가 국가 지원 

속에 “청정화력발전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선정되어 활용되고 있음

○ 테스트베드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닌 국가 에너지 핵심 R&D 거점이라는 

인식 필요

   - 이를 기반으로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점을 해결하고, 관련 청정

화력발전기술 분야 소재･부품 산업이 지역전략 산업으로 육성되어 국내 

및 해외 수출기반 확보

현  재 미  래

   ※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603호 “청정화력발전기술 테스트베드 유치 성과와 과제” 참고

<강원도 청정화력발전기술 육성 방안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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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시대 에너지 신기술 기반 육성 강화

○ 강원도 e-mobility 산업 육성, 수소산업 육성 등의 4차 산업혁명 시대 ICT 

기술과 연계한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경주가 필요

   - 스마트그리드, 3D 프린팅, 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추진하고 있음

○ 전기자동차 연관산업 활성화를 위한 충전서비스, 전기오토바이 및 자전거, 

폐배터리 활용, 전기차 보험 등 새로운 산업 창출 추진

   - ’15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 규모 약 220만 대(순수 전기차 약 32만 대)

이며 ’30년까지 1,206만 대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메모 631호 “새로운 성장 동력 e-mobility, 

강원도에서 시작된다” 참고

○ 에너지 신기술에 대해 정부(산업부,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자체 지원 및 공모

사업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지원체계 마련 필요

<『Energy Innovation Architecture 2025』프로그램 개념도 >

<국가 에너지 신기술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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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를 통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조성 및 에너지원 변경 여부 결정

○ 현재 강릉과 삼척에 각각 2GW의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어 지역의 사회적 갈등 심화

   - 강릉 에코파워(1,000MW 2기) : 약 4조 800억 원 투입(공정률 14.93%)

   - 삼척 포스파워(1,050MW 2기) : 약 4조 5,000억 원 투입(인허가 진행 중)

강릉 에코파워 조감도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

<동해안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 진행 중인 발전소 조성이 변경 및 취소된다면 수많은 갈등이 야기될 수 있으

므로 정책결정 과정에 기업 및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필요

   - 현재 삼척과 강릉은 지역주민이 찬반으로 분열되어 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국내 무연탄을 원료로 하는 발전소 폐쇄 정책에 따라 폐광지역의 가행

석탄광산(태백 및 삼척)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석탄발전소 폐쇄는 무연탄 소비량 및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고용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공동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 및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계적인 에너지 정책 변화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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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청정 자연경관의 보존을 위한 합리적 개발

○ 강원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경우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추진체계 마련이 요구됨

   - 백두대간 중심의 풍력, 마을 주변의 대규모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해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에서 주민과 합의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이 요구됨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협의체 확대 운영, 갈등관리 방안 마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일본 등 선진국처럼 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사회적 갈등을 방지

하기 위한 노력 강화가 요구

<신재생에너지 추진에 따른 지역 갈등 사례>

※ 이 정책메모는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추후 내용이 일부 보완･수정될 수 있습니다.




